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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서�문화유산으로:

한국의�문화재�개념�및�역할에�대한�역사적�고찰�및�비판

이현경�․ 손오달�․ 이나연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문화재 개념 및 역할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확장

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등 중요 시기로 

나누어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기존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문화재보호법 제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시각을 확장시켜, 문화재 관리 제도가 형성된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여 문화재 인식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문화재가 일

제 강점기에는 일제 동화 이데올로기 창출 과정의 요소로 중요 역할을 했지만, 해방 후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형성에 핵심 요소로 변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한 세계화와 지방자치화 흐름 속에서 문화재의 역할이 문화 외교의 중심이 되고, 지방

자치 문화 상품으로 발전하는 과정도 다루었다. 최근 문화재가 문화 산업의 핵심 요소

로 부상하고 그에 따른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효용이 다양화되는 현상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한국 문화재가 국가적 자산

이라는 의미가 여전히 강조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사회 구성원 전체가 만들

어가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문화유산으로 의미가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융합학

문인 문화유산학 도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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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문화재와�문화유산�개념의�혼용

2004년 문화재청의 영문 공식 명칭은 ‘Cultural Property Administration’에서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으로 변경되었다. 비록 ‘문화재청’이라는 국문 

명칭에는 변화가 없었고, 문화재를 뜻하는 ‘cultural property’에서 문화유산을 말하

는 ‘cultural heritage’로 영문 단어 하나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대한민국에서 통용

되던 문화재 개념 이해에 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국에서 문화재란 명칭은 국가 차원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공의 ‘재산’으로 통용되

었다. 하지만 문화유산이란 용어 사용은 유네스코(UNESCO)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이란 용어를 받아들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다양한 범주

의 ‘유산’으로 그 개념을 공적으로 확장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 한국에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문화

재는 통상 숭고한 보호의 대상이며 국가의 보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 문화 관광의 중요

한 자원으로 관점이 변화되었고, 일반 대중이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 시

대의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김규호, 2015: 312-330). 이와 같이 21세기 

한국의 문화재의 개념 및 그 범주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가운데,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

념 정립이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그 용어는 사적 공적 영역에서 혼용되고 있다.

서구 유럽에서는 공식적인 문화유산 보호의 개념 출현을 영국의 고대 기념물 보호법

(the Ancient Monuments Act)의 제정이 이루어진 1882년 혹은 내셔널트러스트

(National Trust)가 설립된 1895년으로 추정한다(Harvey, 2001: 319-338). 19세기 

당시에는 문화유산은 고대 기념물 및 건축물 혹은 고고학적 유적으로 인식됐다(Smith, 

2006). 특히,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found)’ ‘문화적 산물(cultural product)’로 이

해되었고, 중요한 과거 물질문명의 흔적을 나타내지만 ‘부서지기 쉽기(fragile)’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Smith, 2012). 하지만 1980년

대부터 시작된 문화유산학(Heritage Studies)의 출현은 문화유산을 과거 박제된 문화

적 산물이라는 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현 시대 및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그 의

미가 새롭게 부여되고 만들어지는 동적인 사회화 과정(social process)으로서 정의하

게 된다(Smith, 2006; 이현경, 2018). 즉, 문화유산화 과정(heritagization)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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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은 형성되고, 그 문화유산을 둘러싼 특정 기억만이 선택되면서 그 의미가 재탄

생된다는 것이다(Harvey, 2001: 320). 이렇게 탄생된 문화유산은 그 유산을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난 100년 동안 서구 유럽에서 사회적 인류학적 과정으로서의 문화유산 개념이 재

정립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개념은 일제 강점기 문화재 보호령의 영향력에서 완

전히 자유롭지 못하였다(Pai, 2001; 김창규, 2011; 박정희, 2008). 일제에 의해서 유입

된 문화재란 용어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용하였던 ‘Kulturgut’를 직역한 용어

이다(박정희, 2007: 6; 정수진, 2013: 95). 당시 독일이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독일

의 문화가 국가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Kulturgut’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문화재의 개념이 경제적인 의미가 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자산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재 개념은 해방 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에

도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학

계에서 문화재 용어 사용에 대한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의 용

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박정희 2007; 정수진, 2013). 이에 

‘문화재(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그 연구의 

대부분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제도를 탐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남궁승

태, 2003; 박정희, 2008; 김창규, 2014). 하지만 문화재(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국가

의 법적 시스템으로 한정한다면 그 의미와 역할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을 전제하기 때문에 문화재(문화유산) 연구 영역에 한계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현재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개념이 확장되는 과도기적 상황과 선행 연구

의 제한성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한국의 문화재 개념이 그 법적 제도 안에서 어떻게 발

전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형성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도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재 개념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일제 강점기, 해방 

후 미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시기별 문화재

에 대한 인식 및 역할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하겠다.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한국 문화

재에 대한 인식체계가 한국의 문화재 보호 및 가치 이해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

하도록 하겠다. 또한 문화유산으로의 용어 확장이 가져올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문화유산 개념의 확장 속에서 문화유산학이 독립된 학제

로서 발전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언해 보겠다. 이 논문에서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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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문화재란 용어 사용이 2000년대 초반까지 지배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2장에서는 문화유산 대신 문화재를 사용한다.

Ⅱ.�한국의�문화재�개념�형성과�그�역할의�변화

공식적인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적인 체계가 일제 강점기부터 도입되었다고 하더라

도 일제 강점기 이전에도 현재의 문화재 관리 및 보호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진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청동기 시대에 형성된 고인돌은 공동체의 ‘기념비’로서 현재 문화

재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하문식, 2008; 이성주, 2012). 조선시대 인문지리지와 

문집(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은 지역을 해설․묘사하는데 있어 ‘고적(古

蹟)’과 ‘형승(形勝)’의 용어와 편람을 포함하고 있다(김진영, 2016: 53-55). 고적과 형

승은 각각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사적과 명승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선시

대에도 유적과 경관에 대한 가치 인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박물관 100

년사를 연구한 최석영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도 현재 박물관과 같이 왕족의 보물, 서화 

등과 관련된 귀중품의 보관소 역할을 하였던 장소를 소개한 바 있다(최석영, 2008). 가

령 고려시대에 진완서화를 수집하고, 나라의 보물을 보관한 장화전, 조서와 서화를 보관

하기 위한 보문관과 청연각을 들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립, 일원원경, 궁

도장전 등이 비장되었다는 경흥전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근대 이전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가치 있는 물건 및 풍

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문화재 개념이 본격

적으로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 제국의 출현과 함께 발전한 문화재 보호 체계가 한반도에 

도입되면서로 볼 수 있다. 이제 문화재 개념과 그 체계의 발전을 각 시대별로 나누어 정

리하면서, 그 발전에 영향을 미친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역할 변화를 살펴보

겠다.

1.�일제강점기:�근대적�문화재�개념의�탄생�및�일제�동화이데올로기�창출

문화재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법적 또는 정책적 보호제도 내에서 공식화되었음을 전

제할 때, 한반도에 동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과 식민 통치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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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일이라 여겨진다. 일제에 의해 수립된 문화재 관련 제도의 효시는 <향교재산관

리규정(1910)>과 <사찰령(1911)>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직접적으로 문화재

에 대한 개념과 관리사항을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예부터 이어져 내려온 ‘귀중한 유산’

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제도의 초기 단계

로 해석할 수 있다1). 여기서 향교와 사찰은 문화적, 학술적, 종교적 장소로서 장소에 관

련된 재산은 국가적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정의된다.2) 향교와 사찰 운영에 관한 국가

(조선총독)과 지방(지방장관 등)의 통제를 법제화하고, 그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금지

한다.3) 이는 일견 향교와 사찰이 소유한 귀중한 유산이 매매․양도․교환으로 인하여 

반출 및 유실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향촌사회

에 대한 유림과 불교계로부터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고 해석할 수 있다(오세탁, 1996: 24, 김순석, 2014: 38). 실제로 일제는 <향교재산관

리규정>과 <사찰령>을 통해 지방 유림과 승려가 그들의 세력기반인 향교와 사찰을 자의

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켰

다(오세탁, 1996: 26). 또한 <향교재산관리규정>과 <사찰령>은 일제에 의한 문화재 약

탈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중요 재

산의 목록은 일제의 수탈 대상 유물의 목록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향교와 사찰의 재산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유물이 수탈되기도 한 것이다.(오세탁, 1996: 24). 이 

제도 안에서 문화재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칭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자산으로서의 경

제적 의미가 되었다.

1) 문화재 관련 제도의 효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
는지 여부에 따라 1911년 <사찰령>을 포함하는 견해(Pai, 2001)와 1916년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을 
강조하는 견해(김창규, 2012)가 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다루는 제도라는 점에서 1916년
을 기준으로 삼는 접근이 타당할 수 있으나, 문화적 가치를 갖는 재화에 대해 국가적 관리와 통제가 본격화
된 시점을 다루기 위한 목적에서 1911년 <사찰령>과 그에 선행하여 제정된 1910년 <향교재산관리규정>
을 함께 다루는 접근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본고는 문화재 관리 제도의 도입 시점을 1910년으로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2) <향교재산관리규정>은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국권을 피탈(1910. 8. 29.) 당하기 직전인 1910년 4월 23
일 제정되었으나, 일본 정부에 의해 추천된 고문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국권이 넘어간 상태였던 
당대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향교재산관리규정> 역시 일본정부의 통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사찰령 (1911년 9월 1일 시행) 제9조: 사찰에 속하는 토지․산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 
기타 귀중품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www.law.go.kr/)
향교재산관리규정 (1910년 4월 23일 시행) 제2조 : 부윤․군수는 매년 향교 재산의 收支豫算을 定하야 
관찰사의 인가를 受함이 가함; 향교재산관리규정 (1910년 4월 23일 시행) 제6조 : 부윤․군수는 향교 재
산 原簿를 作하고 其謄本을 관찰사에게 제출함이 가함(김순석(2014), 일제 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
구, ｢태동고전연구｣, 제33집 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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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문화재 보호에 적용되던 제도를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이

식하였는데, 그 최초의 법제는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1916)>이었다. 동 법률의 제정

은 국권피탈을 전후로 일제가 추진한 대대적인 한반도 고대 유적 및 민속 조사를 토대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문화재청, 2011: 24). 1902년 일제는 동경제국대학의 세키노 다

다시(關野貞)를 통해 주요 사찰과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하였고, 이후 

1910년 9월부터는 조선총독부 내에 취조국을 설치해 조선에 전해오는 관습, 풍습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일제는 고고인류학적 선행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16년부터 조선

총독부가 주재하는 공식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였다. 관련 연구자들은 이러한 일제의 

유적발굴과 민속조사의 목적이 서구 제국의 식민지배 방식과 마찬가지로 동화이데올로

기의 창출과 제국주의적 관제약탈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다(Carprio, 2011; 최석영, 

1997). 이러한 평가에 대한 근거로 조선총독부의 5개년 발굴사업의 대상이 옛 한사군

(漢四郡)의 통치지역과 남선경영설(南鮮經營設)의 중심인 가야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과 

조선 민속에 대한 조사가 일본과의 동질성을 주장하는데 이용된 사실을 들 수 있다(조유

전, 1996: 56). 또한, 앞서 언급한 향교와 사찰 관련 규정을 통해 유물 목록이 완성되었

듯이, 대대적인 고건축 조사와 유적 발굴이 일제의 관제 약탈을 위한 자료적 기반을 마

련한 행위로 해석되기도 한다(이구열, 1997; 차순철, 2009).

이와 연관하여 탄생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은 문화재를 통한 일제의 동화정책과 

관제 약탈을 조선총독부가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한 법적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평할 수 있다(문화재청, 2011: 24; 이구열, 1997: 379-392, 차순

철, 2009: 90).4) 동 법의 수립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전국의 발굴현장을 직접 통제하였

고, 출토된 유물은 조선총독부 산하 박물관에 수장․전시되었다(문화재청, 2011: 24). 

또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은 발견 또는 발굴된 유물의 등록을 경찰관서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5), 이와 같은 철저한 관 중심의 통제 시스템이 보호적 성격보다는 합법

4) (당시) 발굴조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은 개인에서 점차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가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재정지원이 줄자 민간지원에 의한 박물
관 연구원 중심의 조사로 변화한다.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행한 발굴조사 외에도 유물을 수집하기 위한 개
인의 발굴도 이루어졌지만, 이는 대부분 개인 수장을 목적으로 하는 도굴행위였다(차순철, 2009: 90).”

5)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은 보물로 인정될 만한 고적 또는 유물을 발견한 사람은 3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굴품의 구입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또
한 동 규칙은 조사 또는 발굴된 고적과 유물의 종류를 정하고, 고적 및 유물대장을 작성해 비치하도록 했으
며, 고적 및 유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조사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참고자료목록-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 https://www.museum.go.kr/)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11

적으로 추진된 관제약탈과 더 연관이 깊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오세탁, 1996). 

이후 1933년에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총독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이 제정된다. 이는 일본 내에서 국가중심의 문화재보

호제도가 고도화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史蹟名勝天然紀

念物保存法, 1919), 국보보존법(國寶保存法, 1929) 그리고 <중요미술품등의 보존에 관

한 법률(重要美術品等ノ保存ニ関スル法律, 1933)>의 주요 내용을 도입해 하나의 법률

로 재구성한 것이다. 일제에 의해 도입된 법제도를 통해서 당시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1933년 법을 통해 나타난 문화재 범주의 변화를 들 수 있

다. 동 법에 의해 유물로서의 동산문화재와 건조물로서의 건축문화재에 한정되던 것에

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동산과 부동산, 인

공물과 자연물 그리고 점과 면(장소)을 아우르는 등 문화재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었

다.6) 또한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도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의 3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가 고고유물부터 미술품, 학술자료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었다.7) 주목할 점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문화재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는 것8)과 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박물관 전시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있다.9) 또

한, 발굴 뿐 아니라, 문화재의 이전 및 수출에 있어서 역시 허가제를 적용하고,10) 가지정

(假指定)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되지 않은 동산 유물의 반출금지를 실현하였다. 이로써 

조선총독부는 더 넓은 범위의 유산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구체화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견 일본 내에서 발전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제도를 망라하여 문화

재 보호의 수준을 일신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

재 관리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기존의 동화정책과 관제약탈을 더욱 본격화

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된다.

일제 강점기 문화재 보호 제도는 한반도에 도입된 최초의 근대적 문화재 관리 체제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의 시선으로 문화재가 평가받았고, 문화재에 대한 제국의 강

력한 통제력이 후대에 물려줄 유산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식민지배지의 재산 관리에 

6)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제1조.
7)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제1조.
8)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제1조.
9)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제9조.
10)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제18조 및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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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었기에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당시 시작된 ‘국가 주도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문

화재 관리 체계와 국가 재산으로서의 문화재 개념은 해방 후에도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

치고 있다.

2.�1950년대:�사회적�혼돈과�갈등�속�문화재의�표류

해방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고 이데올로기 갈등이 가중됨에 따라, 정치 사회적 변동 

속에서 국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대한민국의 중요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대한민국 건

립 후 자신을 ‘한국인’으로 재규정하기도 했지만,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도 하였으며, 이런 정체성 혼돈을 겪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줄 공동체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전용우, 2015: 44-45). 이에 초기 이승만 정권(1948-1960)은 일제

에 억압받았던 한국의 ‘민족문화’를 부활시켜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으로 국가 의례 만들기에 나섰다. 가령 홍익인간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단기(檀紀) 연호

를 사용하였고, 개천절을 국경일로 공포하는 등 민족의 기원을 기념하는 공공 의례들을 

창출하였다(정수진, 2007: 357). 이와 같이 공동체의 뿌리를 찾아 국가 정체성을 공고

히 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부의 국내외 문화재 보호 및 활용에도 나타났다.

한국전쟁(1950-1953)으로 인하여 수많은 문화재가 소멸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정

부는 신문과 뉴스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화재를 지키자는 국민의 도덕적 의무를 각인

시키고자 노력하였다(정수진, 2007: 358-359). 이와 같은 문화재 보호활동은 문화재 

자체의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통해 표상된 국가의 정신을 보호하는 것을 강

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민족문화의 표상인 문화재를 전쟁의 참화 속에서 

지키고 구해내는 것은 곧 민족을 구하는 일로 통했다(정수진, 2007: 359). 그리고 전쟁 

중이었던 1952년에 국가는 급히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 임시보존위원회’를 구성하

여, 국보 고적의 보존과 원형미를 살릴 수 있는 수리공사 등의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전쟁 속 파괴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 힘썼다.11) 또한 문화재를 지키고 관리

한 개인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공로를 인정하여 ‘문화재보존 공로자 표창장’을 시상하

였다. 전쟁 당시에 강조하였던 민족문화를 지키는 도덕적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서 치하

1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회의록 3(1992)에 따르면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 임시보존위원회’는 이
후 1955년 문교부 문화국 산하에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로 정식 발족하였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의 문화재 관리 개념과 체제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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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함이었는데, 파손된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일제 강점기부터 문화재를 보호한 개

인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12)

이외에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독립 국가로서의 인식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사업도 추진했다. 1952년 문교부에서 문화재의 해외 전시계획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956년 국외전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듬해인 1957년 미국 워싱턴을 시

작으로 국보급 문화재의 해외 전시가 이루어졌다(정수진, 2007: 361-365). 이 사업은 

한국이 ‘전쟁피해국’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문화전통의 나라로서 국제적 인식 변화

를 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조무근, 2007). 하지만 국위선양이라는 미명

아래 대대적인 문화재 반출이 정당화되었고, 공예품과 같은 특정 유형 문화재만이 전시

에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문화재 개념과 보호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미 국무성에서 파견된 동양문화 전문가들이 반출 문화재를 선정하는 데 

포함되면서 전시대상국(미국)의 시각에서 선정된 문화재가 국가를 대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한계를 가진다. 당시 정부가 문화재를 민족의 상징물로 상정하여, 국내외적

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문화재를 통하여 민족정신을 함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국내 극심한 빈곤 문제와 정치적 혼란으로 문화재가 의도된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였다.

3.�1960년대�및�1970년대:�문화재보호법�탄생과�국가�정통성�만들기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미군정 및 한국전쟁 등의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의 문화재는 

상당 부분 훼손되고 손실되었으며, 당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공예품과 같은 유형 문화

재에 한정되어 있었고, 문화재 보호 제도는 황실 공예품 및 유물 보호와 같은 지엽적 수

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화재와 그 보호 제도는 1960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

해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발전하고 확장되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 정책은 1961년 10월 ‘문화재관리국’이 문교부 외국으로 설치되

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적인 법적 체계로서의 ‘문화

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 961호로서 제정되었고, 문화재 보호의 전문적, 

학술적 자문기관으로 ‘문화재위원회’가 1962년 3월 27일 처음으로 구성되었다(김창

규, 2012: 32).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적, 구조적 시스템이 갖춰진 후, 1964년부터 

12) 十九名을 表彰 文化財保護者, (1955. 11. 19.), ｢동아일보｣,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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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에는 문화재보수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정책기반의 조성과 함께 문

화재 원형보존사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장지정․한동수, 2013: 225). 그 후 1970년

대에는 문화재관리국의 기구가 확대, 개편되면서 예산 규모도 1960년대에 비하여 10

배 이상 증가되어 문화재 보호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이 나타났다(김창규, 2012: 32).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진행된 문화재 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1974년부터 시

작된 제 1차 문화중흥 5개년 계획 중 63.1%의 예산인 301억 원이 문화재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다(장지정․한동수, 2013: 226). 이후 문화재 보수 3개년 사업(1977-1979)

을 통해서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되살리고, 국민정신 함양의 기틀로 삼으려고 하였다(김

창규, 2012: 32; 장지정․한동수, 2013: 226).

1970년대 문화재 보호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정권의 

역사관이 문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정유진, 2012: 175-213). 

196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역사관이 일제의 식민사관에 가까웠다는 평가

를 받았지만, 1970년대에는 주체적 민족 사관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장지정․

한동수, 2013: 225-226; 최광승, 2012: 183-214).13) 임학순(2012: 159-182)의 연

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주체적 민족 사관은 한국의 정신 및 민족문화

를 조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으로 보는 것으로 출발했다. 박정희 대

통령은 민족문화의 주체성 확립이 전통으로 확인되며, 전통의 계승 및 발굴이 경제적 근

대화에 필요한 국민정신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통을 물질적으로 

표현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문화재 보호를 통한 전통문

화정책은 박정희 정권의 체제 정당성 획득 및 유지를 뒷받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되는 전통을 창출하는데 직접적 역할을 하였다.14)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문화재 보호 정책 중에서 국가의 전통을 창

출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다. 먼저, 국가 정통성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

부터 전국 단위의 문화재 조사 및 발굴활동을 통해서 문화재 보수 및 개발에 대한 사업이 

13) 1963년 발행된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영과 조잡한 침
체의 연쇄사”로 “불살라버려야 옳은 것”으로 규정하며, 역사에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다.

14) 에릭 홉스바움은 ‘전통의 창출 (Invention of Tradition)’이란 책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대 
국가 프로젝트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통해 전통이 창출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Hobsbaw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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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었다(장지정․한동수, 2013: 226). 먼저, 한국 전통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경복궁의 광화문이 1969년 복원되었다. 광화문은 경복궁 내 조선총독부 건립과 

관련하여 일제에 의해 건춘문 북편(현 국립민속박물관 정문)으로 이건 되어졌고, 한국

전쟁 당시 피폭으로 문루가 소실되었으나, 복원되어 본래 위치로 옮겨졌다.15) 알려진 바

와 같이 광화문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적었고, 광화문의 복원은 콘크리트로 진행

되었는데, 이 역시 나무보다 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진

행되어졌다(최광승, 2012: 203-204). 광화문 복원은 한국 전통의 권위 회복을 상징하

였으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 어떠한 외세의 침입에도 굳

건히 버틸 수 있는 강화된 정통성과 발전된 근대성을 보여주는데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

다(Lee, 2019: 175-176).

다음으로, 1971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10․26 사건 직전까지 의욕적으로 진행된 

경주 고도개발사업이다. 약 125억 원이 투입된 대한민국 문화재 관리 역사상 가장 규모

가 큰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굴조사, 문화재 보수, 정화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

었다(최광승, 2012: 184).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북한정권과의 경쟁체계 속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찬란한 문화와 화랑정신을 강조하

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주의 문화재 개발에 힘을 쏟았다. 체계적인 발굴을 통

해 경주의 신라 유적지를 복원하려고 하였고, 이를 통해 민족중흥의 찬란한 역사를 재현

하고 당시 체제를 선전하고 견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10년간의 개발을 

통해 경주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고자 하였다(최광승, 2012: 184). 이는 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한 경주 지역 고적조사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내선일체설

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상황을 상기시킨다. 문화재 발굴이 체제의 통치 기반의 내

러티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문화재 활

용을 통한 국가에 필요한 역사적 내러티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Pai, 2001: 72-95).

마지막으로 1974년도부터 시작된 한양도성 복원사업이다. 1963년 사적으로 지정

된 한양도성은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지만, 일제 강점기 도

시화 과정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훼손 당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양도성의 복

15) 문화재청(2007. 9. 6.), 경복궁 광화문지 및 월대 지역 발굴조사 결과 (http://www.cha.go.kr/newsBbz/
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235759&sectionId=b_sec_1&mn=NS_01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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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바로 한국의 정통성과 국가 권위의 회복으로 주장했고, 1974년부터 한양도성의 

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유승훈, 2004: 65-67). 한양도성 복원은 냉전체제 

하 북한과의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국가의 허물어진 벽을 재건하여 안보 의식

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굳건히 지킨다는 상징성도 합의했다(유승훈, 

2004: 65-67).

이와 같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문화재와 그 보호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일보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강화시키고, 체제를 견고히 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났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 정책과 문화재 개념 이해에 대한 한계점도 존재하였

다.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전통문화 계승과 정신문화 영달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

은 이를 통해 강화된 국민정신이 국가의 발전에 궁극적인 힘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장지정․한동수, 2013: 225). 즉,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국력의 증진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가 존재하였기에 당시 우선순위는 경제발전이었다. 따라서 경제 개발 정책과 문화

재 보호 사이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경제 개발이 우선순위로 이루어졌다. 가령, 

1963년 보물 177호로 지정된 사직단 대문은 1962년 도시계획을 하면서 원위치에서 

14미터 뒤로 옮겨진다(장경호, 1995). 또한 1963년 사적 제 32호로 지정된 독립문은 

1979년 성산대로 건설을 위해 원래 위치에서 70미터 옮겨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대

해 당시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는 문화재의 가치를 무시한 도시계획에 개탄하는 신문사

설을 개재하기도 하였다.16) 당시로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전했다고 하지

만, 문화재의 의미는 외형적 건물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위치의 장소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시 문화재는 장소성을 외면한 채, 외형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경제발전을 우위에 둔 문화재 정책 방향성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동

산문화재’ 개념으로 한정 짓고 외형적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은 일제 강점기 문화재 보호 정책과 상당 부분 닮아 있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국이 식민 통치를 위해 창출한 문화재 보호 정책은 국가 

주도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기에 국민은 문

화재 보호 주체에서 배제된 채, 국가 주도로 문화재 보호 정책이 진행된 한계점을 보여

준다(Pai, 2001: 72-95).

16) 정형모(2006. 9. 25.), 왜 ‘세계사(史.事) 산책’인가…이원복 교수의 말, ｢중앙일보｣ (https://news.joins.
com/article/245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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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0년대�및�1990년대:�문화재�활용의�국제화�및�지방자치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의 

문화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국제

적인 메가이벤트(mega event)인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

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국제 사회에 

뿌리박힌 한국에 대한 부정적 분단국가 이미지를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개최지로 바꾸

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전후로 세계에 

널리 알릴 ‘대한민국의 얼굴’로 상정하여, 한국의 전통과 화려한 역사를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1985년에는 조선왕궁들과 종묘를 국보와 보물로 대거 지정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격상하였고,17) 대대적인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주변 조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18)하여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조선왕궁의 아름다움을 외국 방문객과 

세계적 미디어에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문화재청, 2011: 315). 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함께 이루어진 문화예술 축전, 전시 행사 및 개․폐회식 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정찬모, 2001: 132-149). 1988년 9월에는 

1972년부터 시작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세계유산협약)

에 가입하여 한국의 문화유산을 국제 흐름에 편입하고자 하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숙영, 2015: 132-149). 이는 한국의 문화재가 국내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요

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고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귀중

한 문화 외교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시작된 세계화 속 한국문화의 정체성 찾기 및 전통 계승 정책은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었다(권혁희, 2015: 154). 서울시는 올림픽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국

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증가하는 외국 방문객들과 내국인들에게 서울의 역사와 전통

을 알리기 위하여 1991년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을 기획했다(권혁희, 2015: 157). 이 

17) 경복궁 근정전을 비롯한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리고 종묘 일대의 건축물이 1985년 1월 8일에 일제히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었다. 국보 8건, 보물 43건 중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 경회루, 창덕궁 인정전, 창경
궁 명정전, 종묘 정전이 국보로, 경복궁 자경전,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굴뚝, 경복궁 아미산의 굴뚝, 경복
궁 근정문 및 행각, 창덕궁 인정문, 창덕궁 선정전, 창덕궁 희정당, 창덕궁 대조전, 창덕궁 구선원전, 창경
궁 통명전, 덕수궁의 중화전 및 중화문, 덕수궁 함녕전, 종묘 영년전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18) 조선왕궁 보수 정비 사업 및 주변 조경사업은 1988년 문화재관리국이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같은 해에 
시행된 고궁 보수 정비사업은 고건물의 단청 및 주합루를 보수하고, 기와와 기단을 교체하는 것 등이 주
를 이루었으며, 고궁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화장실 신축 또는 개축, 관람로 정비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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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해 역사 재현 행사, ‘서울명소 600곳’ 선정 및 서울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기획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고,19) 조선왕궁을 중심으로 유적 복원 정비 사업도 함께 

이루어졌다(권혁희, 2015: 161-162).20) 문민정부(1993-1997)는 세계인류국가로 성

장하기 위한 동력으로서 문화재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일제 잔재 청산과 전통문화 복원

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를 구체화하였다.21) 대표적 사건으로, 1995년 해방 5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5일 경복궁 안에 자리 잡았던 일제 통치의 상징인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22) 전통의 상징물인 경복궁 복원을 진행한 것을 들 수 있다.23) 그리고 1997년

을 ‘문화유산의 해’로 선정하고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 선포하였는데, 당시 유네스코에

서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일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문화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

들에게 국가의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키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켜 대한민국을 

세계화 속 ‘문화대국’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4)

한국의 문화재가 국제화 물결에 편승하는 동안, 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도

를 통해서 지역 특색을 강조하는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당시 지방

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정책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세계화로 인해 ‘무분

별한 외래문화의 수입과 함께 대중매체를 통한 향락주의적 저질문화의 보급’ 현상이 심

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추진되었다(유진룡, 1991: 28). 지방문화 육성정책의 기본방

향인 지방의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같은 해에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지방자치제도

와 함께 도입하였다.25)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서울 소재 문화재에 비해 소외 받았던 지방 

19) 권혁희(2015), 1990년대 서울시의 전통 문화정책과 민속재현 축제에 관한 분석 - 각 구별 전개과정과 
무형문화재 지정 양상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37집 161-162.

20) 이계영(1993. 11. 15.), <서울시 새해살림> 4. 정도 600년 기념사업,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
/article/2841847).

21) ‘97 문화유산의 해 사업결과보고서’에 쓴 김영삼 대통령의 축하말씀에 “문화 전통이 국가번영의 원동력
이 되는 시대인 21세기를 대비하게 위하여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세계문화와 호흡하는 새로운 민족문화
를 창조해야 한다.”고 언급되었고 그것이 곧 ‘세계인류국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되었
다(’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1998), ｢‘97 문화유산의 해 사업결과 보고
서’｣, p. 5.).

22) 당시 문체부장관은 ‘우리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말살하고 겨례의 생존까지도 박탈했던 식민정책의 본산 
조선총독부건물을 철거하여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통일과 밝은 미래를 지
향하는 정궁 복원작업과 새 문화거리 건설을 오늘부터 시작함을 엄숙히 고한다.’고 선언하였다.

23) 당시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시키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였으며, 일본 언론에서도 조선총독부 해체
철거작업 사진을 보도하였다(김용수(1995. 8. 1.), 日언론, 총독부건물해체 관심있게 보도, ｢연합뉴스｣).

24) 다양한 문화재 행사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 위기로 인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
다(’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1998), ｢‘97 문화유산의 해 사업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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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문화재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산물로서 각광받게 되

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으로서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지방 문화재는 문

화 경제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5.�2000년대-현재:�문화재�개념�및�활용의�확장�및�다양화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세계화와 지방자치화의 물결 속에서 문화재는 국제사회

에 한국적인 것을 알리는 선전 도구가 되기도 하였고,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

는 문화 상품으로 점차 변모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후 2000년대를 기점으로 문화

재 개념의 외연이 획기적으로 확장되면서 그 활용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

나게 된다. 이는 관리대상, 관리방식, 관리범위, 관리주체의 4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첫째, 문화재 관리대상의 확장이다. 이는 2000년 7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등록문화재 보호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6) 통상 문화재는 그 형성 시기가 

100년 이상이 된 건축물 및 유물이 대상이었으나, 이 제도를 시작으로 근현대에 형성된 

일제 강점기 유산, 냉전기 전쟁유산, 민주화 운동과 연관된 유산, 고도압축성장기의 산

업유산 등도 문화재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근현대기에 형성된 문화재의 재질, 

양식, 형태, 구조 등이 다양하기에 문화재 관리 영역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27) 이로 

인하여, 앞서 언급한 1990년대에 조선총독부와 같은 일제 강점기 건축물이 사라져야할 

‘일제의 잔재’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현재에는 역사의 교훈이 담긴 ‘근대 유산’으로서 

인식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

한 변화는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즉, 근현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논란이 

있는 유산이 등록 문화재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제외되어야 하는지, 끊임없는 논쟁을 불

러일으키기도 한다(이현경, 2018).

둘째, 문화재 관리방식의 다양화이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문화재에 대한 접근은 

25) 문화관광축제는 1995년부터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역 관광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된 제도이다. 문화관광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파급효
과를 기대할 수 있어 199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축제가 늘어나고 있다(오훈성, 2015: 36-45). 

26) “등록문화재는 개화기 이후에 건립된 많은 문화유산들이 문화재로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멸실․훼손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도입된 것….” (문화재청(200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대전: 문화재청, 14쪽.).

27) 예컨대 목조 한옥 건축물에 한정된 한국 문화유산의 물리적 특성이 서구 건축양식의 벽돌조, 시멘트철골
조 등의 특성에까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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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존에 원칙을 두고 전통을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에서 문화재에 담긴 전통의 가

치를 향유하고 현재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겼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1990년대 지방자치화 시대 지방에서 문화재를 문화 상품으로 활용했던 경향이 발전했

다고도 있다. 2002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은 

문화재 관리 방식이 문화재에 대한 보존뿐 아니라, 문화 복지와 산업화(관광)을 함께 이

루려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준다(문화재청, 2002: 16-132). 또한 최근 발표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17-2021>에서는 문화재를 통한 지역 재생과 국가 브랜

드 창출에 대한 사안까지 포함한다(문화재청, 2016: 46). 이는 문화재를 소비 가능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서 인식하고(Throsby, 2010: 107),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 관리의 방식이 기존의 ‘강성규제’로부터 ‘연성규제’와 ‘진흥정책’에까지 확장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는, 문화재 관리면적의 확대이다. 이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면적 관리 개념이 획

기적으로 확장되는 ‘1999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8)’과 ‘2007년 고도보존법’ 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관리 대상 면적의 확장은 문화재 관리가 단일 문화재 보호에 집중

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뿐 아

니라,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 지역의 역사적 풍모와 역사적 경관 보호까지 포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29) 특히 2007년 <고도보존법>은 지역에 밀집된 문화재를 

개별단위로 관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옛 정치․사회․문화 중심 도시 전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도화된 것으로 평할 수 있다. 

넷째는, 문화재 관리 주체의 확장이다.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문화재 

관리 제도가 수립된 이후 해방 후에도 문화재의 관리는 국가가 전담하는 영역으로 여겨

져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재 분야에서도 

시민의 참여와 공헌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문화재청, 2002: 80). 이러한 

28) 본고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도화된 것은 2011년의 일이나, 1978년 건
축법 시행령 제8조에 도입된 문화재 주변 100m 영역에 대한 개발제한이 2000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74조에 의해 500m 범위의 ‘영향검토구역’으로 크게 확장된 것을 제도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201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이행방안｣, 대전: 문화재청, 23쪽.).

29) 이와 관련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 2 (문화재 유
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검토기준)은 주요 검토 기준으로서 장소성, 왜
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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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국민신탁’제도가 수립되기에 이른다. 이는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민간본위 문화재 보존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시민의 문화

유산을 시민을 위해 시민의 힘으로 관리한다는 기본정신을 갖고 있다.30) 또한 2005년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의 도입과 정착에 의해, 문화재 분야의 자원봉사 역시 획기적

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명목상의 참여자였던 일반 국민이 문화재 관리에 실

질적으로 참여하는 창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2008~)31)과 문화재 돌봄사업(2010~)은 문화재 활용과 보존관리 분야에 인적자원을 

갖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수립한, 일종의 ‘민영화 모델’로 여겨진다. 이를 통

해 문화유산의 관리가 국가 중심에서 국민 일반의 참여와 협력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2000년대를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재에 문화재 범주에 대한 인

식 및 활용 방식의 확장은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있어 문화재 인

식은 가치판단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보편화, 다양화, 일반화되는 경향이 포착된다. 일

상적이지만 개인에게 소중한 것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민간이 문화재 

관리에 직접 참여함이 독려되는 현상은 국가로부터 문화재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부여

되는 것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로부터 ‘문화유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Ⅲ�결론:�한국�문화재�개념�및�발전에�대한�비판적�고찰

정리한 바와 같이, 근대 이전 한국의 문화재 개념 및 보호 관리의 형태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근대적 의미의 문화재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

다. 다만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관리 체계는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었기에, 정부가 강력

하게 제재하고 주도하는 방식이었다. 해방 후 분단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가는 과

정에서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 강화 및 국제 사회에 한국의 이미지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이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문화재 관리 체계의 상

당 부분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강력한 문화재 보호 시스템에 기반을 두어 성

30)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유산국민신탁 소개 - 설립취지 (https://nationaltrustkorea.org/greeting/).
31) 생생문화재 사업(2008),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2014), 문화재야행(2016), 전통산사활용사업

(2017)을 통칭(괄호 안의 숫자는 각 사업의 첫 시행년도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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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자연유산 협약 및 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에 가입하면

서 글로벌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도 늦추지 않았다.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의 용어 확장 및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문화재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문화 산업 자원

의 핵심으로 발전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 문화재 인식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네 가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재 인식에 대한 양극단의 태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국가 주도 

체계 하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다보니, 문화재는 국가의 영원불변의 자산으로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숭고한’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절대적 보호와 보

존에 강조를 하였고, 문화재의 활용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21세기 문화재가 문

화 관광 산업의 중심 자원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소비의 대상’으로서 그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그 가치를 ‘향유’하는 방법

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채, 문화재를 ‘소비자’로서 이용하고 문화재 훼손 문제, 무분별

한 관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인식 체계가 극복되면서 문화재 

보호 및 활용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재에 대한 ‘현 세대’의 수동성이 변화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 문화

재는 과거에 형성된 특별한 나라의 보물이고 미래 세대에 반드시 계승되어야 하는 가치

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가치와 미래 계승의 의무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 체계 속에서 문화재의 가치는 과거와 미래에 방점이 

찍히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향유해야 하는 주체인 ‘현재의 세대’가 과거에

서 미래로 문화유산을 방관자적 자세로 흘려보내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세대가 

문화재의 가치 형성, 보호 및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문화재 보호 및 가치 창출이 국가 주도로 강력히 진행되는 하향식(top- 

down)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형성 과정에서 하향식 접근이 

문화재보호 체계를 정립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문화재 보

호 체계 성립 후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가치

를 발견하여 사회적 가치로 확장시키는 상향식(bottom-up) 발전 구도도 강화될 때 문

화재 가치 발전이 더욱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향식 발전 구도 안에서 

문화재를 이해하기 위해 그 법과 제도만을 살펴보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상향

식 발전 구도와 결합된다면, 문화재를 둘러싼 이해는 법과 제도를 넘어서서 문화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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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개인의 기억 형성과 문화재가 지역 공동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나타난 민간의 개입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문화재가 국제화 시대에서 정치적, 외교적 도구로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재는 과거에 형성된 아름답고 찬란

한 국가의 상징물로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한국과 중국에게 강제 

징용의 기억이 있는 아픈 역사적 공간인 일본의 하시마 섬이 찬란한 메이지 산업혁명의 

중요 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었던 예를 생각하면 문화재가 국가 간 분쟁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이현경, 2018). 문화재는 국가의 특정 이미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마 섬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국제 사회

에 그 장소에 새겨진 메이지 산업혁명의 성취만 강조하게 되고, 그 섬에서 이루어진 한

국인과 중국인이 받은 고통과 상처는 국제 사회의 기억 속에서 약화된다. 따라서 문화재

는 국가 간 역사 분쟁에서 국제 사회에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외교적,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계화 속 한국의 전통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확장된 문화재의 역할

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 안에서의 대한민국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론에서부터 언급하였듯,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를 혼용하고 있

다. 용어의 사용이 그 사회의 인식을 대변하기에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의 혼용은 그 

개념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인식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다. 사라질 수 있는 과거의 문화적 산물인 문화재는 정적인 개념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보호해야 하였지만, 이제는 현 시대에서 선택된 기억이 사람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형성

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문화유산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한 국가의 과거의 찬란

한 아름다움을 강조했던 문화재는 이제 근현대사를 둘러싼 역사 분쟁에서 상처와 고통

의 역사를 기억하고, 상대방 국가와 대결하는 외교적 정치적 도구인 문화유산으로 그 역

할이 발전되는 과정에 있다.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그 역할과 개념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본질과 

가치를 함께 확장시키는 과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치적, 미적, 역사

적,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는 다면적 특성을 지닌 문화유산이 ‘문화유산학’이라는 독립된 학제로서 발

전할 때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북미 및 호주 지역에서 융합학문으

로서 성장하는 문화유산학(Heritage Studies)을 살펴보면서,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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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문화유산의 법, 체계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및 개인의 삶 속에서 깊숙이 

스며든 문화유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발전하는 학문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면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과 이해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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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Cultural�Property�to�Cultural�Heritage:�

A�Historical�Review�and�Critical�Reflection�of�Korea’s�

Cultural�Property

Lee,�Hyun�Kyung․�Son,�O�Dal․�Lee,�Nayeon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Korea’s cultural property, 

specifically its concept and role in accordance with variou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present. Expanding upon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sets Korea’s cultural property within the framework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this paper endeavors to provide comprehensive perspectives on 

understanding cultural property by analyzing the social background and political 

intention that brought about the management system of Korea’s cultural 

property. It shows how the role of Korea’s cultural property has been 

transformed from a colonial tool to justify the Japanese assimilation policy during 

Japanese occupation, to a core element in nation-building and constructing 

national identity. In addition, this paper deals with how Korea’s cultural property 

took on the role of cultural diplomacy under globalization, in addition to 

developing into local cultural products. It also looks at the recent trend of 

regarding cultural property as a significant part of cultural industry, and 

specifically sheds light on the varied uses and value of cultural property. Despite 

such developments, this paper critically reflects on the currently limited views of 

Korea’s cultural property, focusing on its value as a national treasure.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term “cultural property” be changed to “cultural 

heritage,” as heritage implies a social process where ordinary people (and not 

only the nation state) participate in heritage-making. It puts forth the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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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ritage studies,” an emerging interdisciplinary field, to overcome current 

limitations.

[Keywords]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y, the role of cultural heritage, heritag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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